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결성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5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광장

기자회견 순서

▸사 회

▸인사말 및 취지 설명 

▸현황 설명 및 정책과제발표 : 심재호(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행동계획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윤종삼,송인준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결성 제안 

기 / 자 / 회 / 견 / 문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 도

래,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 등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최근의 빈

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도 전가되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 동안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공적인 보호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전의 경우 시

설기준  3.01%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취학 아동에 

대한 보호, 특히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책은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매년 보육시설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근래 들

어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방과후 아동보호의 영역으로도 정책적 관심을 돌리기 시

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할뿐더러 전체 보육지출 중 정부 재정부담율은 25%대에 그쳐 OECD 국가들의 평균 보

육재정 지출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전지역의 경우, 전체 아동수에 비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이 

33.15%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대전시 저소득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후 보

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2004년) 초등학교 학령기아동 가운데 직접 문을 잠그고 나오는 

“열쇠아동”의 비율이 6%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육의 사회적 방임은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

한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어, 그 자녀들을 오갈 곳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 없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저소

득층의 지원과 보호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확

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 노력

이나 재정지원 등의 가시적 노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정부의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이하 ‘미래위’)』 2차 육아지원정책 보고서는 각 부처와 사전조율을 해서 만

들어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부처간에 재원조달방안, 보육료 자율화 문



제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서가 발표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위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가격방식이 차이가 존재하고 고급의 차별화된 서비

스를 요구하는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육아비용 상한선 규제를 풀고 대신 자율화 시설

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육아비용 자율

화는 국가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일 뿐 아니

라, 결과적으로 표준육아비용이 올라가면서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이 올라갈 것이다. 이는 호

주에서 육아비용을 자율화한 이후 영리법인이 육아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육아비용이 10년 사이에 400% 이상 인상되었던 예를 보더라도 육아비용 자율화는 중단되어

야 한다. 자율화를 주장하는 경제부처의 주장은 영리법인의 육아지원시설 참여 허용과 육아

비용 상한선 폐지인데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호주의 예처럼 육아서비스의 질은 높아지

지 않으면서 육아비용만 높아지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란 점에서,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육아비용 자율화) 허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대전시가 발표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대전종합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부 재정계획 없이, 지역아동관을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겠다는 등의 시설위주

의 아동보호 정책은 수요자 분포를 감안치 않은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매번 약속한 만큼, 아동의 사회

적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의 마련과 더불어, 총 육아비용 

중 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현재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또한 육아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지역 유관단체들과 함께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

기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초

등학교 아동센터 설립 등을 통한 방과후 보호시스템의 확립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는 바이

다.

이와 같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아동의 권리신장과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여

성의 사회참여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당면한 빈곤과 양극화의 상황에서 취약

계층 보호와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담당해야 할 인력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매우 효

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2002)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2%로 선진국에(스웨덴 18.4%, 영국 11.1%, 독일 

10.3% 등)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0,000명),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1,650명), 방과후 아동센터의 확대(8,154명) 등

의 아동의 사회적 보호(총 19,804명)를 가져오는 대책인 동시에 우리지역에서만도 최

소한 약 2,33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실업극복,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당면한 정부의 노



동복지 정책에도 부합할뿐더러, 동시에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

한 전제인 ‘부모들이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안

이 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오늘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

연대’ 결성 제안을 시작으로 지역차원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 입법운동, 예산확보

운동 등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후 지역, 부문별 설명회 등을 통해 여성, 교육, 학부모단체 등으로 연대

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 범위로 공동행동을 확대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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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설명자료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결성 제안  정책 자료집

Ⅰ.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의 아동의 양육 내지 아동의 보호에 대한 욕구는 2중적인 구조를 가지

고 있음.

○첫째는 아동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육아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임.

- 가족 구조의 변화 및 가족 기능의 약화

-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사회 도래

-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및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둘째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의 사회변화(자산편중, 빈부격차 심화, 가족기능의 약화, 아동에 대한 계층간 투

자 격차 심화 등)는 빈곤 세습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

-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취약계층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학 아동

과 이중 특히 보호자의 보호가 결여된 아동의 방과후 보호 대책은 미비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즉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대책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

스뿐만 아니라 취학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1> 아동의 사회적 보험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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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국공립)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 확대는 이루어짐.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커다란 진전 없음

○보육의 공공성도 미약함.

○결론적으로 보호자의 체감 만족도는 낮음;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음

= 적정한 비용으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의미

1) 낮은 보육 이용률

○ 2004년 6월 말 현재 대전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은 64개소가 증가하여 838개

소, 12월에 897개소로 법개정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12월 기준으로 대전시 0~6(보육시설 주 이용 대상자)세 아동은 121,079명임.



○ 그러나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정원규모는 20,595명으로 전체 아동의 

17%임.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는 5~7세(만3~5)의 전체 아동은 56,478명이나 실제 유치원을 다

니는 아동은 19,551명으로 34.61%로 나타남.

○전체 아동 수에 비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33.15%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1> 대전시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현황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계

[A]전체아동(명) 13,431 15,623 15,588 16,655 19,527 19,842 20,413 121,079

보육시설이용아동(명) 669 2,180 4,917 4,914 3,963 3,448 504 20,595

유치원이용아동(명) - - - - 2,583 5,994 10,974 19,551

[B]보육+유치원 합(명) 669 2,180 4,917 4,914 6,546 9,442 11,478 40,146
B/A×100(%) 4.98 13.95 31.54 29.50 33.52 47.58 56.22 33.15

* 전체아동 :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2005년 3월 말 주민등록인구

* 보육시설이용아동 : 여성부, 2004.12,「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유치원이용아동 : 교육인적자원부, 2004,「2004년 유치원 현황」

* 위 세 자료를 재가공 하였음.

2) 낮은 보육정원 충족률

○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 보육시설 정원은27,525명이나 이용 아동수는 20,595

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74.82%에 불과함.

○시설 유형별로는 직장보육시설이 96.07%, 국․공립보육시설이 89.75%로 높게 나타

났으며 가정보육시설이 60.0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수에 비해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보호자의 체감 만족이 낮은 이유라고 볼 

수 있음.

<표 2>대전시 보육시설 정원 충족률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법인 법인 외 개인 소계

정원(명) 27,525 1,522 3,865 748 12,305 16,918 993 8,092

현원(명) 20,595 1,366 3,142 637 9,637 13,416 954 4,859

충족률(%) 74.82 89.75 81.29 85.16 78.31 79.30 96.07 60.04

* 여성부, 2004년 12월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3)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

○대전지역 897개소의 보육시설 중 가정보육시설이 493개소로 54.96%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보육시설(법인, 법인 외, 개인)시설이 

365개소로 40.69%로 나타났음.

○ 이에 반해 국․공립보육시설은 27개소로 3.01%인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비율에서도 평균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순위임.

○ 2004년도 보육시설 신규설치의 계획에 따른 증설결과를 보면(표3), 결국 민간보

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늘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증설되지 않았다는 점은 공공적

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여전히 보육을 개인과 가족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미

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 전국 지역별 국공립시설의 비율 및 아동의 비율

<표 3> 대전시 2004년도 보육시설별 증가 추세

구분 계
국․공립보
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
설

가정보육시
설법인 법인외 개인

2004.6. 838 27 37 18 288 10 458

2004.12 897 27 40 19 306 10 493

비고 (+) 59 - (+) 3 (+) 1 (+) 18 - (+) 35

* 여성부, 2004.6, 2004.12,「보육상세통계」



4) 사설학원과 가족전담의 보육 비율 여전히 증가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보육이 필요

한 취학 전의 아동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0~2세 사이에는 가정보육시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3세가 되는 시

점부터 민간보육시설(개인, 법인, 법인 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3> 대전시 연령별 시설 이용구분 현황

연령별 아동보육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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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2004년 06월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또한 대전시 통계자료를 보면, 연령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성인학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사설학원 수가 1999년 1,576개소에서 2003년도에 1,745개소로 증가

하였으며 수강자수는 100,757명에서 106,074명으로, 이수자수는 187,602명에서 

190,098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부모의 사회적인 활동으로 취학 아동이 15시부터 22시 사이(1522 청소년 종합지원방

안)에 사설학원을 통해 보호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음.

5) 정부의 낮은 재정 분담률과 높은 개인 부담률

○보육의 공공성은 보육시설의 인프라와 보육재정 양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

○보육재정의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낮은 실정임.

○ 2002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총보육비용중에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74.6%

로 정부의 재정 분담률은 낮은 편임(2004년 이후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가로 정부 

재정 분담률은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는 판단됨).

○「보육사업 중기 발전계획」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55.9%, 취업여성의 40.5%가 10만



원~20만원 수준을 보육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음.

- 취업여성의 경우 보육비용 부담 수준이 30만 원 이상인 비율이 22.2%나 되었으나, 부

모의 경우 3.5%에 불과하여 취업여성의 보육비용 부담수준이 더 높음.

- 보육비용 부담정도에서 전업주부의 경우 34.9%가 부담이 된다고 한 것에 비해 취업

여성의 79.1% 응답함.

- 취업한 여성의 보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또 다른 재정적 출혈로 인하여 차상위 근

로계층의 가정 재정에 악순환으로 작용함.

〈표 4〉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2001～2002)
(단위: 백만원, %)

구분
2001(보육료 기준)3) 2002(보육료 기준) 2002(총 보육비용 기준)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보육료 수입1) 1,153,889 84.5 1,208,007 81.5 1,471,546 86.9

- 부모부담 1,011,315 72.1 999,865 69.9 1,263,404 74.6

- 아동별 지원 142,574 12.4 208,142 14.6 208,142 12.3

시설별 지원2) 213,875 15.5 221,668 15.5 221,668 13.1

총 비용 1,367,764 100.0 1,429,675 100.0 1,693,214 100.0

주 : 1) 2002년도 보육료 수입은 본 가구 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된 일반아동 연령별 평균 보육

료 및 총 보육비용을 적용하여 각 연령별 보육아동수와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다시 12개월

을 곱하여 산출함.

자료 : 서문희 이상헌,「보육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보사연, 2002년도

2. 방과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1) 방과후 아동보육의 대상

○대전시는 「저소득층 취업 여성 자녀의 방과후 보육에 관한 연구」에서 방과 후 보육 

실태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6세부터 12세까지의  135,912명으로 잡고 

있음.

- 여성특별위원회(2000)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기아동의 3%인 3,948명이 방과 

후 보육교실 이용대상자라고 보고하고 있음.

- 위 연구  조사에서 “직접 문을 잠그고 나온다”고 응답한 열쇠아동이 6%가 나왔음.

- 8세부터 13세의 열쇠아동 6%로 대전시 자료를 적용해 추산해 보면 8,154명에 달함.

- 등교 시 비율 뿐 아니라 방과 후 가족이 없는 경우까지 조사할 경우 비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전체 1,418명으로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17.39%에 지나지 않음.

○참여연대에서는 열쇠아동을 29.3%로 예상하여 210만명을 추산하고 있음.

○방과후 보육에 관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열쇠아동에 대한 세

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표5> 대전시 방과후 보육교실 이용 아동수

(단위 : 명, 개소)

구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보육시설 197(36) 82(8) 54(7) 33(8) 11(4) 11(5) 6(4)

초등학교 539(62) 316(32) 214(29) 9(1) 0(0.0) 0(0.0) 0(0.0)

사회복지관 368(62) 87(13) 96(14) 61(11) 50(9) 45(8) 29(7)

지역아동센터 314(69) 51(12) 53(11) 48(12) 65(12) 58(11) 39(11)

합계 1,418(167) 536(65) 417(61) 151(32) 126(25) 114(24) 74(22)

대전광역시, 2004.04.「저소득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후 보육에 관한 연구」

2) 방과후 보육정책의 현황

(1)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교육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여 여성의 

취업률 제고(’03. 4. 9 대통령 지시사항)

- 미취업 보육 및 유아교육 교사 22만 명 및 관련 전공 주부, 학부모의 유급 자원봉사,

1․3세대 통합 중․고령 보육도우미, 놀이지도 교사 등 외부 인력 및 보조요원을 활

용, 방과후 보육서비스 확대

-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의 1개교 1학급 “방과후 교실 시범 사업”(부모의 퇴근시간까

지 학교에서 보육)을 확대 실시(’05년 180개 학교)

- 대전시는 120개교 중 41개교가 시범 사업 중임. 동구 8, 중구 8(교육부 시범 1), 대덕구 

5, 서구 13, 유성구 7개교 운영.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전면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및 사교육비의 경감 유도

- 현재 추진 중인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시켜 점진적인 전일제 학교로 확대 운

영(’04년,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 ’04년 지방비 1,569억원, 특별교부금 10억원(초중등 포함)

○교실의 구조, 책걸상의 배치 등을 달리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는 전

일제 학교 확대. 현재 학년당 70만 명 수준으로 확보된 학교시설은 ’09년에는 49만 명 

수준으로 아동수가 감소되어 약 1/3의 교실이 유휴화 됨. 학급당 아동숫자 감소를 추



진하며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공간 확보가 되어 특기적성교육의 전면 확대 가능 

- 대전시의 경우 인구 증가추세가 높고 유휴 시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대전시의 경우 학급수와 학생수 통계자료를 보면, 1학년 학급수가 2000년에 552개,

2001년 559개, 2002년 579개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그러나 방과 후 저학년 교실, 도서관, 특기적성교실, 다목적실, 강당 등을 활용이 가능함.

○방과 후 12시부터 원하는 아동은 전원 학교 급식을 실시

- 대전시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비율이 9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충북의 경우 9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점심급식 뿐 아니라 저녁급식까지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급식 이후 특기적성교육(예능, 체능계 졸업 미취업 여성, 관련 학과 졸업 미취업 학부

모, 외부 학원의 강사 등) 실시

(2) 영유아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아동보육(여성부)

○영유아보육시설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가능

-「영유아보육법」제16조에 의거, 영유아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12세 아동까지 보육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현재 부분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

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별도 공간 확보에 따른 부담

․별도 종사자 확보에 따른 수익성 미확보 등이라 할 수 있음.

○보육 재정지원 강화

-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04년 27만명에서 ’05년 41만명으로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400개소 신축

-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확대 및 장애아 전담시설을 확충하고 

설치 및 운영기준 강화

- 시간연장형 시설 지원 600개소에서 ‘05년에 2,000개소로 확대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평가인증제 도입 등으로 1,000개소 시범 운영 후 ‘06년부터 전면 확대

- 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설치기준을 강화

- 보육교사 국가자격 등급을 세분화(2등급→3등급)하고 경력관리를 시․군․구로 이관

○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인프라 확충

- 보육정보센터 8개소에서 ‘05년 24개소 확충

○「보육발전 종합계획」수립 및 보육행정 전산망 구축 기반조성



(3)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를 시설로 인정, 지원 가능하도록 법 개정(2004년)

○빈곤가정의 방과 후 보살핌 부족을 보완

- 초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 등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

지원 기능 부여

○대전시는 14개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운영.

○ 2004년도 매월 운영비 월 762천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동의 급식을 

위해 13개소에 대해 급식비 지원

○운영비 및 센터 수 확대

- 지원 금액 : 시설당 67만 2천원(2004년)에서 200만원(2005년)으로 인상 

- 지원 지역아동센터 수 : 244개소(2004년 3월)→ 500개소(2004년 하반기 추경)→ 800개

소(2005년 4월)

- 2005년 4월 대전시 14개소에서 20개소로 지원 확대

- 대전시 추가 지원 6개소에 대한 예비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 국고 54,000천원/지방

비 54,000천원으로 매월 1,500천원

3) 방과후 보육정책의 문제점

○방과후 보육정책의 분절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과후 보육정책이 교육부와 여성부, 복지부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일원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기획되지 못하고 있음.

○방과후 보육수요의 절대 미충족

- 현재 방과후 보육을 원하는 빈곤층 및 일반가정의 규모에 비해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제 공급치는 매우 낮은 상태

○법적 기반의 미흡

- 방과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예외적 처리 외에는 방과후 아동보육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제도적 시행에 걸림돌



Ⅲ.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 2대 정책방향 및 4대 정책과제 

정책방향 I.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과제 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정책과제 2.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정책방향 II.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강화

정책과제 3. 방과후 아동센터 설립

정책과제 4. 방과후 보육법 및 조례 제정

2. 정책개념 및 추진 흐름도 

<그림 4>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창출 정책 개념 및 흐름도

․아동복지 서비스확대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영유아 보육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병설유치원 확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

방과후 보육 확대

- 방과후 아동센터 신설
․방과후 열쇠 아동 보호
․사교육비 절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3. 정책과제 해설 

정책과제 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1) 사업 취지 

▶국공립시설 확충의 필요성

○지역별 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

○상대적으로 시설 환경이 양호한 보육시설의 설립 필요

○공보육의 공적 인프라로서 국공립시설 필요

○보육서비스의 가격,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기능

▶민간 시설 의존시 예상되는 문제점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의 급격한 확대

○공급의 확대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보장하기 어  

려움 (외부 효과와 불완전정보, 선택권의 한계 등의 이유).

○공급자 주도의 보육(가격 및 서비스 통제 불가능) 서비스 가능성

○이는 총보육 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보육료 인상 =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 + 보호   

자 부담 증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보육서비스의 유연성 제고 실패 가능성 큼 

(지역별, 연장보육과 같은 다양한 욕구)

2)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대전시 전체 보육시설의 3.01%, 보육 시설 이용 아동수 6.63%인 국․공립 보육시

설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기준 50%까지 확대(현 기준 1만 명 확충)

○대전의 경우, 시설당 80명을 기준으로 하여 125개소 확충 필요

3) 정책효과

○ 125개소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경우 10,000명의 아동에게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125개소 × 8명(시설당) = 1,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I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대



4) 예산소요액

○신축 63개소 × 1,000백만원 = 63,000백만원

○임대 62개소 × 100백만원 = 6,200백만원

→ 69,200백만원

-신축․임대 수 조절 가능, 신축 시설의 비율이 높은 쪽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러한 신축예산은 정부의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보함.

* 운영비는 정부의 현재 아동별 보육료 지원액으로 대체되므로 추가적 확보가 필요치  

않음.



1) 사업 취지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 공립 유치원(특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

림.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더군다나 출산율 감소로 인해 

초등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남아도는 교실 활용이 가능함.

2) 관련 통계 및 현황 

<표6 > 대전시 설립유형별 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대전지역별 구분 합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소계 단설 병설 계
법인

개인 군부대 기타
소계 학교

법인
기타
법인

대도시
원수 208 62 3 59 146 9 8 1 119 1 17
학급수 742 104 16 88 638 44 37 7 518 6 70

중소도시
원수 - - - - - - - - - - -
학급수 - - - - - - - - - - -

농어촌
원수 - - - - - - - - - - -
학급수 - - - - - - - - - - -

도서벽지
원수 1 1 - 1 - - - - - - -
학급수 1 1 - 1 - - - - - - -

계
원수 209 63 3 60 146 9 8 1 119 1 17
학급수 743 105 16 89 638 44 37 7 518 6 70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유치원 현황

○대전시 초등학교 120개교 중 국․공립은 118개교이고 병설 유치원은 60개소로 50.9%

를 차지함.

○전체 초등학교 대비 병설유치원의 비율은 78%를 달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평균치에 

미치지 못 하고 있음.

○취원 아동 19,551명 중 공립유치원의 아동수는 2,674명으로 13.67%로 매우 저조한 비

율을 나타냄.

○공보육 확대를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아동수를 50%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

정책과제 2.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표 7>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현황 과 비율(2004. 4. 1 기준)

(단위 : 개, %)

초등학교 유치원 비율%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전체 국공립 전체 공립(병설)

서울 554 514 949 103 20.0

부산 283(4) 278(4) 63 58 20.9

대구 198(3) 194(3) 273 93 47.9

대전 120(1) 118(1) 209 60 50.9

울산 100(3) 100(3) 180 66 66.0

경기 967(40) 964(40) 1,699 818 84.9

강원 366(87) 363(87) 423 303 83.5

충북 248(29) 247(29) 342 246 99.6

충남 436(30) 435(30) 542 418 96.1

전북 415(9) 415(9) 522 363 87.5

전남 457(166) 454(166) 642 505

광주 123(1) 120(1) 241 92 76.7

경북 497(114) 494(114) 718 513

경남 476(41) 474(41) 687 441

인천 197(11) 192(11) 311 101 52.6

제주 104(12) 104(12) 115 85 81.7

전체 5,541(551) 5,466(551) 8,246 4,265 78.0

주 : 괄호 안의 수는 분교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2004년 유치원 현황」, 「2004 초등학교 개황」참조.

3)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 1단계 : 최소 수준으로 대전시 병설유치원 50.9%를 전국 평균 수준인 78%을 맞추기 

위해 33개소를 신설

○ 2단계 : 국․공립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 개정

- 「대전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설치 규정에 “교육감이 학교시설,

학생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립초등학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음.

- 교육감의 학교 수용능력 판단에 의하여 유치원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



4) 정책효과

○ 33개소 병설 유치원 확대 설치 시  1,650명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전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음.

33개소 × 50명 = 1,650명

○ 132명 유치원 교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33개소 × 4명의 교사 = 132명

5) 예산소요액

○신축 33개소 * 100백만원 = 3,300백만원

* 이러한 신축예산은 정부의 BTL사업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보함.

* 운영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추가적 재정소요를 책정할 필요가 없음.



1) 사업취지 

○교육부에서 방과후 교실사업이 시범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함으로 인한 스티

그마 작용과 더불어 모든 열쇠아동을 포괄하지 못 함.

○공공, 민간을 포함하여 방과후 아동보호의 절대 부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교실 개방

을 통해 방과후 아동보육과 보호의 문제 해결

○대전시의 120개교 초등학교를 개방하여 방과후 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방과후 보호뿐 아니라 급식지원,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2)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 방과 후 전체 취학 아동, 특히 6%의 열쇠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 학교에 방과

후 아동센터 의무 설치

- 남는 교실 및 공간을 이용한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 빈 교실이 없는 경우 다목적실,

도서관, 특기적성교실 등을 이용 또는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 대전시는 2005년 40개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 설치비 1,000만원을 지원, 향후 2년 동

안 나머지 80개교에 방과후 보육교실 설치비용 지원 예정

- 「저소득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후 보육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교실 재정상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8%(32명 중 30명)로 나타났음.

- 방과후 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여 부담을 안기

기보다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

○서비스 질과 운영의 전문성 개선 및 아동의 사회적 보호 강화

- 방과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보급

-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운영비 지원 현실화

- 운영과정, 운영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 

II 방과후 아동보호의 강화 

정책과제 3. 방과후 아동센터 설립 및 전면 실시



- 인력기준의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 방과 후 보육 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

- 점심급식 비율을 92.6%에서 98%까지 확대

- 저녁급식을 신청한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정책효과 

○전 학교에 방과후 아동센터의 설립 운영은 8세부터 13세의 135,912명의 전 아동을 보

호하는 것이며 최소한 6%의 열쇠 아동인 8,154명이공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200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20개교 × 10명 =1,200명

4) 예산소요액

○ 120개의 모든 학교에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 시범운영 중인 41개교를 제외한 79개교

○운영비

120개교 × 24,000천원 = 2,880백만원

○설치비는 기존의 시설 이용으로 따로 책정하지 않음.



1) 사업취지 

○현재 방과후 보육에 대한 관련 법조항이 지극히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또한 지자체에서 예산의 지원 가능성, 운영의 기준마련 등방과후 보육사업을 안정적

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 조례 제정필요

2)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과 구별되는 방과후 아동보육법 제정 또는  아동

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방과후아동보육에 대한 장 설치

○ 별도의 방과후 보육조례 제정 또는 지자체별  영유아보육조례 내에 관련 규정 설

치 (서울시, 청주시 등에서 영유아보육조례 내에 방과후 보육에 대한 장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주시의 경우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지역운동의 성

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정책과제 실천에 따른 보호 아동수․일자리증가 및 소요예산

보호아동수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

125개소 × 80명
=10,000명

125개소 × 8
= 1,000명

○신축 63개소 × 1,000,000,000
= 63,000,000,000

○임대 62개소  × 100,000,000
= 6,200,000,000

초등 병설유치원 
확대

33개소 × 50명
=1,650명

33개소 × 4명
=132명

신축 33개소 × 100,000,000
= 3,300,000,000

방과후 아동센터 8,154명
120개소 × 10명

= 1,200명

○운영비 120개 × 24,000,00=
2,880,000,000

총 계 19,804명 2,332명 75,380,000,000

정책과제 4. 방과후 보육법 및 조례제정



Ⅳ. 보육공공성 법제화 및 국가 예산 확보운동 사업추진 계획

1. 전국(광역중심) 단위 연대기구 구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중심의 기구 구성

○ 향후 관련 운동단체들에게 제안 

○ 대전지역 아동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대기구 구성

2. 법률 검토 및 지역 차원의 조례제정운동 (주민 발의 등)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관련 시․도 조례개정(상위법 내용 검토)

○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과 구별되는 방과후 아동보육법을 제정 또는 아동복

지법을 전면개정하여 방과후아동보육에 대한 장을 설치 운동 전개

○지역단체들의 연대로 관련법에 대한 입법청원 전개

○지역단위 내에서 중앙정부에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 필요성에 대한 자료    

확보(지역단위와 중앙단위에서 적절히 조화된 사업 전개)

○방과후 보육조례에 대한 설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조례안을 도출

○ 아동의 사회적 보호, 즉 아동의 교육이나 보육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률의 개정 문제도 고려함.

3. 예산확보운동

  < 전국적 과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확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방과후 보육예산 확보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 전국적으로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액을 제시하여 관

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확보운동 전개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현재 중앙정부 예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예산처,

국회 등을 상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강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 감시 및 확대 운동



  <지역적 과제>

○국․공립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 설치화

○방과후 아동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교육부의 방과후 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에 배정된 예산을 통합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센터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함.

4. 일정

○아동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연대 결성 제안 기자회견

- 2005년 5월 12일 오전 11시

○ (가칭)대전 아동보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연대 조직 결성

-2005년 5월 내

○토론회 개최

- 대전시 보육 및 방과후 보육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 6월 중순

○조례개정운동 돌입/ 주민발의, 서명 등 대중행동 결합

- 7월 본격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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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제안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결성 제안 기자회견 
- 아동의 사회적 보호(1만9천명), 공공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2,332명)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선화동 ‘참여광장’ 에서 아동의 사회적 보호

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결성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125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 ▶ 33개의 초등병설유치원 확대 설치 ▶ 120개의 방과후 아

동센터를 신설 할 것을 촉구했다.

2.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현재 “한국의 보육비 재정부담률이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도 미치지 못하는 등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육에 대한 공공 투자의 취약함이 “필연

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저소득층에

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주문했다.

3.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전지역의 취학전 아동의 보육에 대해 국공립 시설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12월 3.01%로 전국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보육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50%까지 확대(1만명)하고, 시설기준으로는 약 120개소(시설당 80명)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지역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비율이 50.7% 수준에서 전국평균 

수준인 78%를 맞추기 위해 최소한 33개소에 이르는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설치할 것도 주장

했다.

4. 아울러,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6%에 이르는 ‘열쇠아동’

등 전체아동에 대한 미보호 방임아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아동복지

법에 따라 지원하는 방과후 아동센터를 120개소로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초등



학교의 방과후 교실사업을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초등학교로 확

대할 것도 제안했다.

5. 이들은 이런 아동의 사회적 보호 정책 및 방과후 아동센터가 확충될 경우, 총 1만9천명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가능하고, 2천332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연대모임을 결성한후, 주민발

의를 통한 조례제정, 법개정운동, 예산확보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윤종삼,송인준


